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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국가 NDC와 7년의 과제 -

1. 목적

 •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분야 연구자간 관

련 정보․지식의 공유하고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을 조사하여 도 및 시․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구성되

었음

 • 정부는 2021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명확하지 않고 방법 또한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장기적으로 적용가능한 미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이번 워크숍에서는 2030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남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함 

2.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14:00~15:30

 • 장  소 : 온라인(zoom 이용)

 • 주  관 : 충남연구원(에너지전환연구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3. 진행 순서

구분 시간 내용 발표․토론자
소개 14:00~14:05 사회 :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발제 14:05~14:35
2030년 국가 NDC와 7년
의 과제

이유진 부소장 (녹색전환연구소)

지정
토론

14:35~15:10

좌장 : 임성진 교수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자유
토론

15:10~15:30 참석자 전체

4. 소요 비용 : 총 육십만원(￦600,000)

   - 토론비: 600,000원 (좌장 1인×150,000원, 사회자 1인×150,000원, 토론자 2인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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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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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한

대체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분권 논의



3위한국

5위한국

출처: https://climateaction.re.kr/index.php?document_srl=1691486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세계 10대 경제국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시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3위



[가스가격 상승] 2022년 1분기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초 대비 5배 이상 상승(원유 2배, 석탄 3배) 

[전기요금 인상]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해 도매시장
전력가격 급등 소매시장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에너지가격 상승은 국가별로 차
이가 있지만 소비자 물가 5~15% 인상에 기여

[가계부담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
소는 가계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사용 차단 등의 고통
가중. 에너지 비용은 2022년 유럽 평균 가계 생활비
의 약 10%를 차지하며, 전기요금은 약 7% 차지

https://www.bbc.com/news/explainers-62644537

한전경영연구원 글로벌에너지 동향, 20222.9.2



한전경영연구원 글로벌에너지 동향, 2022.8.2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2022.6.11

▶ 유럽 4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일본의 2022년 3월 전력 도·소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평균 388%, 36% 각각 상승함. 
▶ 최근 연료비 급등 상황에서 영국은 에너지가격 상한제(DTC)의 전기요금 상한선 인상과 석유·가스
기업 초과이윤 과세, 독일은 재생에너지(EEG) 분담금 인하, 프랑스는 규제요금 인상률 제한과 원전
전력 판매 확대, 스페인은 초과이윤 환수와 가스가격 상한 적용 고려, 그리고 일본은 연료비 조정폭
상한 설정과 소매사업자 부담경감 정책이 특징적임. 



https://www.renewable-ei.org/en/activities/column/REupdate/20220412.php/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 화석 연료 소비를 줄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석탄, 석유 및 천연 가스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안보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율성, 연료 대체, 전기화 및 산업별 재생가능한 수소,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 메탄의 활용은 2030년까지 최대
35bcm의 천연 가스를 절약.

203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 7월에만 제안한 40% 목표보다 더 높은 45% 목표로 제안.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여 현재의 9%가 아닌 2030년까지 수요를 2020년 기준에서 13% 줄이기로 함.  
https://www.carbonbrief.org/in-depth-qa-how-the-eu-plans-to-end-its-reliance-on-russian-fossil-fuels/



https://epointperfect.com/inflation-reduction-act-accelerates-efforts-to-decarbonize-the-economy-
and-address-climate-change.html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
세를 내용으로 함 예산규모는 4300억달러
(약 558조) : 애초 2,000조 규모 미국재건법
(BBB)에서 후퇴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
bill/5376/text

 그린부양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
축 목표로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투자
•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액

공제
• 풍력 태양광에 300억달러 지원
• 전기차 구매시 신차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배터리와
핵심광물 일정 비율 이상 미국 생산, 화석
에너지 개발부지와 보조금 유지



8출처: SK hynix TCF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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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 다국적 기업의 78%가 2025년까지 전환이 느린 공급업체와 계약을 파기할 계획 (Standard Chartered, 2021)

출처: 신한금융 TCFD 보고서



출처: 
대통령소속2050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https://www.2050cnc.go.kr/
base/board/read?boardMana
gementNo=4&boardNo=101
&searchCategory=&page=1&
searchType=&searchWord=&
menuLevel=2&menuNo=15, 
2022.03.03



출처: 그래픽디자인: SBS
대통령소속2050탄소중립위원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0&search
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5,2022.03.07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에서 1억1,900만 톤, 산업에서 3,700만 톤, 수송에서 3,700만 톤 줄여야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4.17%/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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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GDP 상승효과(K-반도체 전략 등) 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송배전 손실 등 고려한 필요 발전량 추산: 612.4TWh)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에 따른 예상 수요: 542.5TWh → 수정 수요: 567.0TWh 
** 효율관리 제도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 (공급)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 전원믹스

➊ 전 환 (‘18년)269.6 → (’30년)149.9백만톤(△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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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30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원자력

26%

석탄

40%

LNG 

26%

신재생

6%

기타

2%

2019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기타

원자력

24%

석탄

22%LNG

19%

신재생

30%

암모니아

4%

양수기타

1%

2030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출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데이터 한국전력(2019) 출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데이터 한국전력(2019)

석탄은 절반
재생에너지는
5배 늘여야



분야별
시책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후변화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위기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출처: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
nuId=286&boardId=1473295&boardMasterId=1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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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
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2.7.2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재구성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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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 32.8%·신재생 21.5%. 석탄 21.2%
 원전 : 9차 2034년 기준 19.4GW → 31.7GW (2036년). 신한울 1·2호기(2.8GW)+신고리 5·6호기

(2.8GW) +신한울 3·4호기(2.8GW)+ 원전 12기 수명연장(10.5GW) 
 신재생 : 현재 28.9GW →  71.5GW(2030) → 107.4GW(2036)  2036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 45.3%
 석탄 : 현재 38.1GW → 41.2GW(2024) → 32.1GW(2030) → 27.5GW(2036) 2036년까지 가동 후 30

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26기(13.7GW) 폐지. 석탄발전 26기 전체를 LNG발전으로 전환
 LNG 발전 : 현재 41.2GW →  2036년 63.5GW로 증가. 신규로 반영한 LNG발전 5기와 전환설비 26기 합

쳐 LNG발전은 2036년까지 31기 새로 건설. 목표설비 143.1GW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규 설비 1.1GW도
LNG발전으로 반영

발전원별 설비용량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른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 전망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1.7GW 

27.5GW

63.5GW

107.4GW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안'

매일 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132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12323



21

출처: 세계 일보, 2020.7.10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 온실가스 감축 ‘환경 부정의’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10512185

감축 리스크 △지역내총생산(GRDP)당 배출량과 △지역 내 주요 배출기업 감축 의무 △지역 내 좌초위기산업 고용인구
△재정자립도를 이용- GRDP당 배출량은 한 지역의 부가가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 충남 1위



전력생산과 소비에 따른 갈등과 불평등

출처: 원전 운영현황 https://npp.khnp.co.kr/index.khnp, 전국발전원 분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060600015
송변전 설비계획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289,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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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6040600075#c2b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처리방안
(국회의원 김성환, 2021.10.6)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석탄발전 폐쇄 반영 전망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의 마련) 
① 정부의 현황 파악, 지원대
책과 방안 마련 책임
②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기적으로 조사, 방안 마련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
구의 지정 등) 
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정에
서 급격한 변화 받는 지역 지
정
② 정부의 지원대책 :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재취업 지원, 
새로운 산업 지원, 고용촉진
산업 지원, 세제상의 지원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정의로운전환특구” 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
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 전체 지정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
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⑩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
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
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
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
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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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충남종합계획 – 충남지역에너지계획 – 충남탄소중립계획 – 정의로운전환계획 연계와 통합

출처: 여형범, 충남의 정의로운전환 정책 제안
2021 정의로운 전환 2차 포럼 발표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UUgLafTpPZyYSBTF8eTzh6_AQXoHn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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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나 교수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연구 : EU 할당방식 적용 지역별 정의로운전환기금 할당

출처: 오형나,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을 활용해 예산이 지역별로 얼마나 할당돼야 하는지 분석. 탄소집약도, 고비용 전환업종 종사자수 등 경제적 기준, 지역 낙후도 등 사회
적 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재원 할당 비율을 도출.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지역별 배분을 계산한 결과 경상북도 1조6385억원(전체의 11.6%), 경기도 1조5830억원(11.55%), 인천
광역시 1조4392억원(10.5%), 전라남도 1조4263억원(10.40%), 충청남도 1조840억원(7.91%) 순으로 재원 할당



녹색전환연구소, 8기 민선지자체장 인수위 보고서 분석

지자체 공항건설 계획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신공항

울산광역시 울산신공항(울산-경북-경주-포항) 신라권 공항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충청남도 서산공항 건설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흑산공항 조기 착공

경상북도 대구경북신공항(퇴계공항), 울릉도 공항

경상남도 가덕도 신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2공항



녹색전환연구소, 8기 민선지자체장 인수위 보고서 분석

지자체 주요 경제정책

서울특별시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건물 높이 기준 삭제,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광지 개발 계획

부산광역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추진

대구광역시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60만 명 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미래차 인프라,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반도체 특화단지, 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배터리 및 분산에너지특화단지 구축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과 대전투자청 설립

울산광역시
울산에 모기업을 둔 협력업체 유치, 원전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울산 동북아오일‧가스허브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조성, 소형모듈원전

(SMR) 산업단지 조성

세종 특별자치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형 6차산업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

경기도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산업을 3대 첨담산업으로 육성,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조성,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 로드맵, 스타트업 3만개 육성

강원도
미래에너지, 청정수소 첨단벨트: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미래 모빌리티 첨단벨트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디지털 기반 의료산업 첨단벨트, 강원 퀀텀산업 첨단벨트

충청북도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기업 60조 원 투자유치, 충북 레이크파크 구축을 통한 관광 르네상스 실현

충청남도 국제해양레져관광벨트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천안 아산, 국방특화 클러스터 계룡 논산 금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수소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라북도 3박자 대기업 유치전략.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디즈니랜드 등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전라남도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전남관광 1억명, 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져 연구시설 유치'

경상북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세계 최고의 원자력, 수소, 신재생 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수출형 SMR 생태계 구축

경상남도 투자유치 특별자치도화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 항공우주청 조기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제주 특별자치도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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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산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모인 산단으로, 2020년 8월 당진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성 계획을
발표.

• 당진시는 시와 금융권 등이 참여한 특수
목적법인을 꾸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
로, 예상하는 총사업비는 약 1300억원

• 산단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대에
50만2839㎡ 규모로 들어설 예정, 산업
시설(39만3천㎡), 공공시설(10만4천
㎡), 지원시설(5400㎡)

• 산단에 유치할 주요 업종은 재생에너지
를 생산하는 전기·가스·증기와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
일러 부품 제조업

출처: 당진시



저탄소 농축산

원천 에너지전환센터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결성 지역 벼재배 농가

결성 RPC
RE100 벼가공 시설

저탄소쌀 유통

양돈 농가

저탄소 분뇨처리 시설
에서 생산하는 액비로
화학비료 대체

저탄소 벼재배

가축분뇨 메탄 포집/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저탄소 축산 구현

홍성군 서부농협 및 들
녘공동체



출처 :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  2021년 2월 24일 발표 자료
<마을과 축산이 상생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농식품부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약98억 원을 투입하여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 일원에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플랜트)을 설치. 
일일 가축분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메탄)을 포집하고 발
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 전기는 한전 등에 판매되고 남은 소화액은 농경지에 액비로 사용 예정



출처: 이도헌 (2022), 원천마을 이야기 공간, 탄소중립, 디지털, ESG,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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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력망
분산에너지
에너지분권

- 2050 탄소중립
- 석탄, 석유, 가스

사용 급격 감소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탈석탄 발전

- IEA 2050년 전력생산
90%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70%

- 한국 2050년 재생에너
지 비중 60.9~ 70.8%         
500GW (현 28.9GW)

- 태양광 350GW         
풍력 150GW 

-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자(소비자) 역할

- 수요자원시장, ESS
가상발전

- 섹터커플링
P2G(Power-to-Gas) 
V2G(Vehicle-to-Grid)
P2H(Power-to-Heat)

- 2050 탄소중립
- 산업, 수송, 건물, 

농사용 에너지의
전기화

- 2050년 전력수요
1,208 ~1,257Wh 
예상

- 2018년 총 전력소비
량 526TWh

출처: 2050탄소중립 시니라오 A안, 2021 디자인 SBS





알뜰한 전기생활의 메카 광주 스마트 에너지공동체 서울

위치 광주시(공동주택 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양천구

실증규모 약 8,000세대 약 3,000세대

사업기간 19.10 ∼ ’23.09

사업자 SKT(주관), 광주광역시(지자체), 한국전력공사, 현대
자동차, 효성 등

옴니시스템(주관), 서울특별시(지자체), 오씨아이파워,
해줌, 한국지역난방공사,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한국
남부발전 등

사업모델 고객참여형 그린 요금제, 신재생 에
너지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이동
형 ESS서비스, 분산자원 가상발전

선택형요금제기반 수요관리, 태양광
공유공동체, 공동체 공유 ESS,      
분산자원 가상집합발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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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 목적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증대

○ 기본계획 - 자가소비, 섹터커플링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등 사업 허가 및 등록요건 명시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 에너지다소비시설에 필요전력의 일정부분 분산에너지로
충당할 의무 부과

○ 배전망 관리 - 출력제어조치 등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 의무 부여

○ 배전감독원 설립 - 배전망 관리 감독을 위한 배전감독기구 설치

○ 전력계통영향평가 - 에너지다소비시설 계획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수도권
등 수요과밀 완화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특례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특구 지역 직접거
래, 요금감면 등 특례 적용

○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 분산편익 지원,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사
업 명시

<전기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통합발전소의 법적 개념을 전기사업법에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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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제언] 2030 국가 NDC와 7년의 과제

•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과 국가NDC 달성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10차 전기본에서 석탄발전 폐쇄 속도는 9차보다 빨라질 전망.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고용영향평가, 정의로운전환 특구, 정의로운 전
환 기금 등)

•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RE100 산단과 농촌 RE100 성공사례 만들
기 (설비, 전력망, 지역 참여와 소득, 지속가능성 등) 

• 도민참여기반 에너지전환 활성화 :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중
간지원조직(지역에너지센터) 지원화 활성화, 에너지인력 양성과 사회적경
제 활성화, 지역간 협력

• 2050탄소중립 시대의 탈탄소, 전력화, 분산화, 디지털화를 향한 재생에
너지 기반 전력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두고,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





• 언제 : 2022년 2월 28일
• 어디와 :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기후위기충남행

동·충남환경운동연합·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 시사점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기
반 민주적인 마련의 시급성. 탄소집약적 산업과
인접 지역사회의 전환 사례.
“열악한 노동환경 노출, 사양산업, … 노동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책 필요”
“전국에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계속 견인하고
끌어가는 곳으로서 충남의 역할과 논의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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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적인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➁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➂ 발전소 폐부지의 복원 및 활용



2020년-2021년

녹색전환 공론장
모든 것의 전환

2021년-2022년

17개 광역지자체별
녹색전환 정책

2022년-2023년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의 ‘녹색일자리’
확대 정책 제안

녹색일자리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뜻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생태계 시스템을 보호∙복원하기 위한 폐기물, 오염 물질 최소화, 

기후 적응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이 녹색일자리에 포함됨

GreenJobs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9. Green Jobs and a Just Transition for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토 론 문



■ 토론자 : 김정진(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생에너지를 도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 석탄화력발전과 함께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소재한 충남은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며 동시에 전력 다소비지역임. 2021년 충남도의 발전량은 

111,229GWh로 전체 발전량 576,809GWh의 19.3%를 차지함. 동시에 전력소

비량은 48,801GWh로 국가 전체 소비량의 9.15%을 차지해 경기도에 이어 2위, 

전력자립도 228%를 기록함.

◎ 2021년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155MW, 발전량은 7,718MWh임. 

그러나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IGCC와 연료전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바이오 설비가 784MW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에 의한 발전량 4,807GWh로 전체 신재생발전량의 62.3%를 차지함.

◎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2,329MW, 수력 40MW, 풍력 2MW로 주로 태

양광 설비이며 태양광, 풍력, 수력의 발전량은 2,912 MWh에 불과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2020년 1,425MW로 전남, 전북에 이어 3위를 기록함. 

2021년은 903MW가 증가한 2,329MW를 기록했으나 1,134MW가 증가해 

2,458MW를 기록한 경북에 뒤져 4위로 밀려남.

◎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설정한 

2030년 NDC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임. 더구나 충남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들

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보다 수소경제를 내세운 연료전지 등 신에

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수소경제 추진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방법임. 그러나 CCS나 CCUS가 전제되

지 않은 LNG 개질 수소 생산과 연계된 연료전지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

려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석탄화력 암모니아 혼소도 마찬가지임. 

석탄화력발전의 8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IGCC도 바람직하지 않음.

◎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이 필요하고 수소경제도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수

소 정책은 생산, 수송, 활용 중 활용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문제임. 더욱이 수소의 

활용 방안도 적절하지 않음. 수소 활용은 제철, 화학 등 산업분야와 수송분야 중 

전기화에 어려움이 있는 장거리 선박, 항공을 우선으로 수립되어야 함.

◎ 현대제철이 향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수소 수요가 발생하며 현대

제철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는 수소환원제철 전환 전까지 한정된 기간만 활용 가

능함. 수소연료전지는 전력부하추종이 거의 불가능한 경직성 전원으로 향후 재생

에너지 확대시 전력계통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수소 경제의 당초 목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한전의 변전시설에 쓰여있는 홍보글임. 우

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스,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공급망,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한전의 대규모 적자 또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

료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수소의 80%를 수입에 의

존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향후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요소임.

◎ 태양과 바람은 수입이 필요 없는 무한한 에너지원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물

론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최선의 방안임.

◎ 2030 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충남도 정책의 중심점을 수소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와 각 기초 지자체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참

조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충남도는 공공기관 시민햇빛발전이 전무한 상황임.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도가 나서서 공공기관 시민햇빛발전

의 장애요소를 개선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회적 경

제를 확대하여야 함.

◎ 2025년 이후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2030 NDC 등

을 고려할 때 당초 예정보다 폐쇄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석

탄화력 조기 폐쇄에 대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야 함. 

◎ 충남도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공공 주도로 모범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사례를 

창출하고 석탄화력 폐쇄에 대비한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국내 에너지관련 정책이 급변하고 있음. 충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

획은 2030 NDC 수정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결정되기 전에 수립된 목표

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

는 충남도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수립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 :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충남 정의로운 전환 과제

◎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및 산업 전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

◎ 정의로운 전환 원칙 합의 필요

 - 에너지전환 등 전환 사회로 이행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창출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 변화 예측 연구조사 선행, 지역 영향 분석

 -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체계 구축

 - 주민주도, 지역주도 전환 원칙 속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및 사업을 결정

 - 사회 전환 과정에서 모두의 참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자, 이해당사자, 시

민사회,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이해 당사자 및 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것이 필요함

◎ 충남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거버넌스 운영

◎ 충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개선 필요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추진현황(2022.1.11)

 - 2022년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모는 22억 6천3만원, 2022년 3억5천

만원 예산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1억 2천 만원),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운영(5천 만

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 전환 지원(1억 8천만원) 3개

2. 충남 탄소중립, 정의로운전환 논의 체계 단일화 필요

◎ 충남 탄소중립위원회,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전담부서

◎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30. 제정, 2022, 8. 10 일부개

정)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내용 누락

◎ 대부분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는 기존 녹색성장 조례를 수정한 수준으로 한계

를 가짐

◎ 정의로운전환, 거버넌스, 기후기금, 정의로운전환 기금 운영 등 주요 내용을 강제

하는 방안 마련 등 필요

3.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유휴부지 시민햇빛발전

◎ 녹색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지역 에너지공사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 수소경제, 가스발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4. 기타

◎ 정의로운전환 기금 설치 운용 관련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

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의로

운전환 기금’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음.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

업(전력기반기금)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확대하거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과 연

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관련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기간 조정 필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 연장 필요

 -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추진해갈 수 있는 역량과 지원 필

요

 - 석탄화력발전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 단계적 지정은 우선 선정 기준 원칙, 합의 

필요

 - 장기적이고 단계적 정의로운 전환 계획수립 필요에 따라 단계적 지정 제안

 -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신청 보완 필요

◎ 지역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민간 녹색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녹색일자리 보장제 도입 방안 검토



■ 토론자 : 여형범(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충남의 환경 활동가가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관점/태도

◎ 제5차 충남환경계획 수립 연구 과정에서 충남 내 환경 (준)활동가(환경단체 활동

가, 충남 지속협 및 시·군 지속협 위원,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 

등)를 중심으로 ‘충남 환경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세 차례 워크숍(5/27, 6/13, 

6/23)을 진행하였다. 1차 워크숍과 3차 워크숍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기후위기·생

태위기를 대하는 관점/태도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Q1.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할 미래

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다음 태도 중

에서 가장 공감하는 관점/태도를 한 가지(1개) 선택해주세요.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관점/태도 응 답

기후위기·생태위기는 과장된 거짓 담론임 1명
기후위기·생태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발생할 문제임 0명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으로 현재의 풍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이 가능함 0명
끊임없는 성장에 기초한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전면적으로 바꿈으로서 기후위기·생태위기를 극복해야 함 14명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생태위기로 인해 점차 붕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인권, 공동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함

23명

기후위기·생태위기로 인해 인류는 멸종에 이르게 될 것임 1명

<표 1>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태도 (첫번째 설문)

◎ 첫 번째 설문에서 충남의 환경 활동가들(39명 응답)은 기후·생태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은 전면적인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를 통한 위기 극복

을 꼽았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꼽은 활동가는 없었

다. 



 Q2. 1회차 워크숍 설문에서 참여단 여러분은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태도 중

에서 “전면적인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로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

견과 “이미 기후·생태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사회·경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인권, 공동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선택

하셨습니다. 두 가지 태도는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를 참여단 본인과 충남도민(예측)으로 구분하여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 사이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태도 참여단 본인 충남도민
끊임없는 성장에 기초한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전면적으로 바꿈으로서 기후위기·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함 

4.3 3.6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생태위기로 인해 
점차 붕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인권, 공동
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함

4.4 3.1

<표 2>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설문)

◎ 두 번째 설문에서 활동가들(30명 응답)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기후·생

태위기 극복과 기후·생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 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응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동의를 보여주었다. 다만 충남도민들은 각각의 태도에 대해 활동가

들보다 동의하는 수준이 낮을 것이라 보았다. 이 중에서도 사회·경제 시스템 붕괴

에 대한 준비에 대한 동의 수준을 더 낮게 보았다.

 ※ 정부와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은 절대적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

한 기후위기 극복(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 (준)활동가들은 녹색성

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나 사회·경제 시스템 

붕괴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기후·생태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거나 녹색성장 정책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

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계획에 담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에 대해 시민들의 동

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에 담겨야할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은 보다 넓어질 필요가 있다.



2.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참여와 의사결정

◎ 충남 전체적으로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은 전환부문(석탄화력발전소)과 산업부문(철

강, 석유화학)이며, 수송·가정·상업·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다만 석탄

발전소와 철강·석유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수송·가정·상업·공

공부문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한국환경공단(2019)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통계

(충청남도)에 따르면 가정, 상업, 공공 등 지자체의 관리권한 유무에 중점을 두고 

재구성한 간접인벤토리는 충남 전체적으로는 9%에 그친다. 하지만 계룡시(88%), 

공주시(70%), 금산군(59%), 논산시(67%), 천안시(49%), 아산시(17%), 당진시

(2%) 등 편차가 크다.

<그림 4>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인벤토리(직접+간접배출량)와 감축 인벤
토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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